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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 論
日本의 제국주의와 식민정책을 고찰할 때는 일본자본주의발전의 국 
제척 계기로서 제국주의적 세계체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제 
국주의열강간의 상호관제 맞 그들 열강과 식먼지민족과의 사이의 국제 
척 관련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870년 내영국이 종래의 자유무 
역정책에서 제국주의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계커가 되어 그 뒤를 이어 
佛·美와 獨·伊 그리고 아시아에서 日本 등 후진자본주의국가의 발 
전이 있었다 1) 일본은 1850년대에 미국의 碩聽外交政策으로 開國되면 
1) 식민주의 전개과정에 관한 경제사적 시각에서의 시대구분에 의하면 흔히 
제국주의시대는 금융독점자본가들로 당당세력이 바뀐 소위 식민주의의 제 
3 단계(19세기 말，-....2차대전)를 지청한다. 이는 식만주의의 제 1 단계 06세 
기초"""'19세기 초)인 중상주의시대와 식민주의의 제 2 단계(19세기 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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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不平等條約을 강요당하자2) 天皇制 明治政府樹立을 선언하고 구마 
열강의 뼈聽政策을 모방하여 일련의 침략외교의 킬로 들어섰으며 그 
첫 모험 이 1876년 江華島뼈籃事件을 계 기 로 한 朝 日 內子修好條約의 
강행”이었던 것이다. 
明治政府는 구미열강의 아시아침략에 펀송 내지 그 하수언이 되어 
스스로의 침략적 야망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 국 
내에서 봉건적 특권을 잃고 몰락한 ‘不平士族’ 4)들의 불만을 해외침략 
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외척으로 불평등한 교역상의 손실 
을 보상받으려는 약육강식의 침략주의 근성해소를 위해서도 이웃나라 
朝解을 그 첫 침략대상으로 상은 것이다 5) 일본자본주의는淸日戰爭， 
露日戰爭의 송리를 계기로 제국주의로 이행하다가 마침내 제 1 차세계 
대전을 거쳐 일본제국주의는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조숙한 독청자본의 형성과 그것을 기반으로 국 
세기 말)인 자유주의시대를 뒤이은 시기에 해당한다. 失內原忠雄 r植民
及植民政策J (有裵開， 大正 15年)， Pp. 153~56 참고. 
2) 不平等條約의 전형 이 된 美日修好通商條約은 1858년 6월에 英 • 佛이 淸
國에 강요한 天律條約과 유사한 것으로서 德川幕府가 1858년 安政 5個國
(美·英·露·佛·蘭)과의 사이에 맺은 不平等條約으로 그 내용은 자유우 
역규정을 핵심으로 하고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실질적인 치외볍권)， 협정 
세율， 최혜국대우 등이 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열강과 개국한 日本은 
세계시장의 밑바닥에 위치하는 종속적인 일부분에 펀입되었다. 
3) 개 항을 위 한 韓티 書찢上의 갈동은 7, 8년 간(l868~76) 계 속되 었 다. 깅 운 
태， r朝蘇王朝行政史J(近代篇)， 全訂新版， (一懶開， 1984), PP.66~77 참 
조. 
4) 土族은 明治維新 후 홉武士階級의 신분을 호칭한 것이다. 1869년의 版籍
奉還 후 71년의 廢홉置縣， 72년의 國民階兵制， 73년의 廢刀令의 단행으로 
士族은 실직하고 체연을 잃어 불만이 갈수록 늘었다. 그불만을해외로쏠 
리 게 하려 고 ‘tíE韓調’ 이 나왔으며 不平土族의 반정 부운동은 ‘住質의 亂’
‘췄의 亂’ ‘神風連의 홈L’ ‘秋月의 亂’ ‘西南戰爭’으로 번졌으며 자유민권 
운동에도 士族的 要素를 불어 넣는 결과가 되 었다. 
5) 德川幕府 末의 樓E용論의 지도자었던 吉田松陰은 「兩園(美 • 露)과 화천하 
기로 ←→決한 이상 이쪽에서부터 信義를 저버랄 수는 없다. 따라서 금후에 
는 취하기 쉬운 조선 • 만주 • 지나(중국)를 복속시켜 交易에서 美 • 露에 
잃은 것을 朝蘇 • 滿洲에서 土地로 보상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車基雙 엮 
음， r일제의 한국식민통치 J (정음사， 1985) , p.21에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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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력과 유착한 재벌의 대두 그리고 일본 고유의 철대주의 천황제의 
침략성 등이 복합척으로 결부되어 일본제국주의는 더욱 그 침략성을 
배가하였던 것이다. 
알제의 對韓흩略은 군사척 침략에 바당을 둔 정치척 지배체제의 형 
성과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적 첨투와 전래의 ‘狂韓論’에 뿌리를 
둔 식먼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적 첨식이 병행되면서 정치 • 군사 
적 침략과 경제적 침탈， 그리고 문화척 침식이 유기척으로 관련되어 
자행된 것이었다. 우선 문화적 • 청신적 변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 
한 식민지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여러 구실과 이데올로기를 조작 
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의 한국통치의 기본방침은 한 
마디 로 말해 서 ‘同化政策’ 6)이 었으니 동화정 책 이 란 한민족의 주체 의 식 
을 빼앗고 일본언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韓民族妹殺政
策을 말한다 7)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척 요인이 일본의 대한침략을 정 
당화하고 조장하는 정치 • 섬리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제 
장·국방상의 요언이 침략의 근본척인 動因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일제는 한반도를 군사적으로는 대륙첨략의 兵站基地로 삼고 
또한 경제적으로는 식먼지로서의 수탈대상인 통시에 자본주의 대륙정 
책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한 것이 었다. 
지금까지 본 것 처럼 일제의 한국첨략은 멀리는 고대부터 그리고 
근세에는 초辰亂의 내침이 있었고 가까이는 19세기 말엽의 內子·修好
條約縮結 이래로 진행된 것이지만 특히 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송려를 계기로 일본제국주의가 성립되어 세계열강으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척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본격화된 것이다. 그 
6) 近薦흉-은 「日本의 휩R훌￥統治는 植民政策이라기보다 오히려 同化政策이 
었으며 이는 그 善惡을 떠나서 他의 植民地政策에서 볼 수 없는 큰 특징 
이 었다」고 하였다. í新朝群護本J (昭和 28年)， pp.21 , 70. 
7) 일제의 對韓 식민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통화갱책은 일본의 고대국가형성 
이래에 왜곡펀 韓國史觀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대표척인 것으로 日韓同祖
論， 주체척 발전의 견여론(타용성론， 청체론)， UE韓論 및 大東合했論 동 
을 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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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일제의 한국식만정책은 경제적 동안뿐만 아니라 저들의 국방을 
구실로 한 전통적 대륙침략정책과 국내적 모순의 전가 등에 기언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통치의 실상과 그에 따르는 결과 나아가서는 
해 방 후 현대 사에 마 치 는 영 향까지 를 정 치 • 경 제 • 문화 • 사회 맞 역 
사 둥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구명할 펄요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 
하여는 우선 일제 식민정책의 특성을 보다 섬총적으로 파헤쳐 볼 필 
요가 있는것 이다. 
1I. 植民의 搬念과 形式
일반적￡로 식만이란 개념 8)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의 내응은 샤람에 
따라 그 정 의 에 관하여 강조하는 측연 이 상이 9)하기 꿰 푼에 복잡하다. 
식민적 활동이 행하여지는 지역을 식민지라고 할 때 이 식민지란 달 
을 가장 광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토， 즉 ‘土地’의 관념을 전혀 포 
함하지 않고 社會群의 이주， 즉 ‘人’의 개념만에 관하여 말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나 협의로서 특정 사회군이 이주하여 사회 적 • 경제적 
활동을 하는 지역이 중요할 뿐더러 그 지역이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 
의 영로에 속하는가 하는 이른바 식민국과의 정치적 종속관계는 식민 
의 본질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식민의 정의에는 ‘人’ ‘土地’ 및 
8) 떳內原忠雄 • 新浚戶 博士 r植民政策講義及論文集J (岩i皮畵범， n짐和 18 
年)， pp. 44~48. 근세 유렵에 있어서 식민이 란 말， 즉 C)lony (Latin어 
cJlonia는 cJlere 즉 ‘토지경작’에서 기원함)에는 많은 類좁가 있다. 즉 
plantation, provincia, dependency(속국)， dominion(영 토， 걱 민지 ), 
possession, territory, settlement, protectJrate (Schutzgebiet, 보호국)， 
empire 둥이 그것 이 다. 일본에 서 는 植民(非公式좁) • 짧植 • 뼈民 등， 중국 
에서는 民植·徒民·選民·居民·處民· 置民 등 또는 유렵어의 中탬譯으 
로사 開新地·徒居·屬地·新境 등의 用語가 쓰인다. 
9) 와의 책， PP.48~54. 학자에 따라서는 식민을G) ‘A’에 관한것，@ ‘A 
의 團體’ ,@ ‘故國’ 즉 특정 국가에 종속하는 단체 ,@ 新地(新領土)， 흉 
故國과의 거리，@ 移住，(j) 永住(土著)， :ID 目的，@ 故國과의 政治的
關係， (i]) 文化의 程-度 둥을 강조하연서 각71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植民政策의 특성 41 
‘母國과의 政治的 |빼係’의 三者가 필수적으로 관련되며 특히 모국과 
의 정치적 종속관계를 식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경우 식민지란 「특정 
國家의 本國土 이외에 새로이 領有한 토지로서 國法上 이를 本國士와 
同一하게 취급하지 않고 특별한 形式에 의하여 統括하는 地方」을 말 
한다고 하겠다 10) 
식민지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국제법상의 영토에 한정되지 않고 어 
떤 정치적 종속관계 밑에 본국의 특별통치를 받는 지역올 말한다. 따 
라서 식먼지는 신영토 또는 협의의 屬領， 保護領， 租借地 및 委任號
治地域을 총칭하고 단순한 세력범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식민이란 국민의 일부가 고국으로부터 신영토에 이주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러한 식민지가 성립되는 형식은 대체로 폭력이나 사기 등 강제 
지배력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어느 독렵척언 집단치고 자기의 자유의 
사로 타국민의 지배를 감수할 리는 없는 것이다. 식민사상 폭력이나 
사기에 의한 강제작용으로 植民化하는 경우를 열거하면 先古，tJt合，
戰勝의 배 상으로의 讓獲(cession) ， 買入， 交換， 租借， 保護條約， 委任
統治 등의 형식이 었다. 
1) 先퍼(occupation)은 15， 6세 기 의 이 른바 ‘發見時代’ 의 초기 에 Spain 
Portugal 양국이 식먼지의 발견획득의 권리를 주장하고 미개의 육지 
를 먼저 정령함으로써 영토권 취득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데서 기 
왼한다. 환언하연 신지역의 발견의 사실에 의하여 그에 따른 권리로 
서 영토를 획득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영국인의 미대륙발견을 이유 
로 북미 전체에 대한 셜렵을 주장하는 것이나 19세기 이래의 先進諸
國의 아프리카대륙 분할·점령이 그들의 선점을 구실로 내세운 경우 
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적법한 선첨이란 無主地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인데 여기서의 소위 무주지란 반드시 無f主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며 그 원주민이 아직 국가적 조직을 형성하지 옷한 미개지를 의미하 
10) 山本美越乃， ï改감 植民政策%究J ， p.530:內原忠雄， 앞의 책， p.17 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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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실력적 점유는 先住社
會群에 대한 폭력， 懷柔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2) 佛合(annexation)은 전쟁의 결과인 講和條約에 의한 강제적 병합 
이나， 戰勝의 보상 또는 배상은 물론이고 상호의 임의적 협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그러냐 자발적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반 
드시 강제력에 의한 압박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예컨대 ‘韓
H 合뺨’이 임의적 병합을 가장한 강압척인 약탈이었음은 역사가 증명 
하는 바이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전쟁의 결과 臺灣을， 또 러일전쟁의 
결과 權太를 배상으로 받아 屬領으로 삼았다. 
3) 買入·交換은 매입 또는 교환에 의한 획득으로서 매입에 의한식 
민지 획 득의 예 로는 미 국의 Alaskap~ 업 (1868년 Russia로부터 ), 교환에 
의한 예로는 Africa에 있어서 英 • 佛 • 獨 상호간의 교환 둥이 있었다 
4) 租借는 私法的 觀念으로서 1898년 3월 隊州灣이 독일의 조차지 
로 펀업됨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關東州가 러일전챙의 결과 일본의 조 
차지로 편입되는 경우와 같이 租與國의 국력의 빈약에 기인하는 강대 
국의 특별통치 방식 이 다. 
5) 保護條約은 일반적 으로 사기 적 수단에 의 하여 영 토를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혼히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외교상의 강제에 의한다. 일 
제는 1905년 11월의 소위 ZB保護條約을 강요하여 한국을 국제법상 
保護國(protectorate)으로 하였는데， 그 교섭에 있어서는 顧韓日本軍緣
의 威壓과 無言의 강제가 작용하였다. 
6) 委任統治(mandate)는 舊獨適植民地 및 舊터키 인민의 복지와 발 
달을 위한 後見의 엄무를 선진국에 위임하고 그 문명의 使命途行의 
보장을 國際聯盟規約으로 규정 한 식 민통치 방식 이 다. 예 컨대 제 l 차대 
전에서 舊領有國인 독일이 패배하자 척도 이북의 태명양제도가 일본 
군에 의해 정복된 관계로 해서 전후에 일본이 그 통치권을 수임하였 
다. 대전 후 위임통치지역이 여러 국가에게 위임되었으나 受任國의 
선정에 있어서는 해당 부족의 희망과 관계 없이 강제되는 것이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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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11) 
m. 日帝 植民政策의 變選
이상 분류한 식민지 성럽의 형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식민지 
는 한국(보호조약 및 병합)， 臺灣 및 構太(배상에 의한 협의의 屬領)， 關
東州(租借地) 및 東洋群島(위임통치지) 둥이 있으며 이들 일본식민의 動
因에 관하여 失內原忠雄는 「모든 면에서 動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은 經濟上 및 國防上의 理由뿐이고 思想·政治 둥의 不一致에 기인된 
국내생활의 불안을 탈피하려고 하는 사회척 消極動因 또는 宗敎的·
A道的 등의 활동에 의 하여 他社會群을 敎化 • 指導하려 고 하는 精神
的 積極動因이 作用하거나 援用된 경우는 드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그러나 물론 일본의 각 식민지에 따라 사정은 다소 상이하겠 
으나 이것을 경제상 동인과 국방상에만 국한해서 말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을 것이다. 가령 일제의 한국식민지화의 동인만 하더라도 경제 
상 • 국방상의 동안뿐만 아니라 정치적 • 심리적 • 정치이데올로기척 동 
인이 크게 작용하거나 원용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일제의 식민지화의 동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것은 일제의 
식민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민정책의 주체 
인 식민본국과 植民現地統治者(移住植民者)， 그리고 식민정책의 객체인 
原住民과의 사이에는 각종 이해관계가 엉켜서 대렵하고 있기 때문에 
植民政策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을 뿐더러 그 목적이나 수단 또한 
각 식먼지의 사정과 정책주체의 주관 여하에 따라 다양한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식민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서 내재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植民國 國民樓濟의 요구에 
11) 위 의 책 , pp. 114-23. 
12) 위의 책， PP.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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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게 역사적으로 변천한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의 史的 展關는 i) 1900년에서 제 l 차세계대 전을 거쳐 
1918년(大正 7年) 쌀소동까지의 帝國主議移行期， ii) 쌀소동에서 1931 
년 만주사변까지의 전만적 위기의 격화시기， iii) 만주사변에 서 1945 
년 패전까지의 帝國主훌戰爭時期 둥 371 로 구분하여 불 수 았다. 이 
와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전개가 일제의 對韓植民政策의 전환을 가져 
왔음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즉 일제의 韓國植民統治時期區分을‘i) 
準備期와 形成期(1905년 보호국화에서 1919년 3'1운동까지의 기간)， ii) 慶
柔調整時期Cl919년에서 1931년 만주사변까지의 기간)， iii) 兵站基地化 및 
戰時動員期(1931년에서 1945년 해방까지의 기간)로 나누는 경우， 이것은 
바로 전솔한 일본제국주의의 대내적 • 대외적 전개의 3단체 시기구분 
과 거의 일치하게 상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연 조션의 개항(1876년) 이후 보호국화(1905년)와 합뱅 
(1910년)을 거쳐 제 l 차대전까지의 기간은 일본자본주의의 重商￡義的
침략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조숙한 자본주의의 확랩을 
위하여 朝日不平等通商條約을 강제 체결하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 
의 식 량과 자원을 수탈하고 土地調흉事業과 會社令 실시 퉁 鐘屬的 塵
業基盤의 구축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1차대전 후 만주사변까지는 
식민정책을 조정해서 소위 ‘文化政治’를 가장하여 民意를 수렴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民族慶柔政策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아울러 한국을 
식량 및 공업원료공급지로서 또는 상풍의 시장으로서 농촌의 구매력 
을 키우고 예속화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리고 浦州事變 이후에는 제국 
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한국을 兵站基地化 • 軍需工業化하고 전 
시장제통원을 자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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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日 帝 植民政策의 特徵
이와 같이 일제의 대한식민정책은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전환을 기준 
오로 변천하여 온 것이나 한펀 일제의 對韓植民政策의 기본방향을 구 
미열강의 식민정책의 방침과 비교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 특정이 있 
음을 看取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식민정책의 방침은 
일반적 으로 從屬(L’ assujettissement) ， 同化(L’ assimilation) ， 自 主(L’ auto­
nomie)의 3主養로 개괄됨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3) 
從屬主義는 식민지의 이익을 우시하고 오로지 식민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식민활동을 규제하는 주의이다. 종속주의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정 복된 屬領으로서 주민의 參政樓을 인정 하지 않고 경 제 척 A로는 본 
국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塵業과 賢易上의 제약을 가하며 원주민의 사 
회생활에 관하여는 數化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당發되고 開化됨에 따라 武斷的 專制만으로는 지배가 유지되지 옷하 
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반란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독립이나 3.1독립 
운동이 그 좋은 예이다. 
이리하여 본국 중심의 착취척인 從屬主義政策은 점치·로 보호적 색 
채를 띠기에 이른다. 保護的·植民政策은 동화주의와 자유주의로 구 
분된다. 同化主義린 식민지에 대하여 본국과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부여 하여 식 민지 를 본국 의 延長무로 만드는 것 이 다. 지 로울(Girault)은 
從屬主義는 식민지의 반란에 의하여， 自主主義는 식먼지의 독렵에 의 
하여 결국 본국이 그식민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화주의를 
最良의 植民地統治政策이 라고 주장하였다 14) 동화주의 는 본래 France 
에서 발상하였다. 즉 혁명 후의 자유평동의 정신에 의거하여 天微)、
13) 돗內原忠雄， r植民及植民政策J ， pp_ 302~6_ 
14) A. Girault, PrlndPes de Colo꺼sation， Tome 1, p.85 (失內原忠雄，
위의 책， p.3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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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의 행사를 식민지 거주의 FranceA.에게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들도 당연히 本國議會에 그 대표를 보내야 한다는 견지에서 동화주 
의가 발달한 것이다. 과거에 Algérie 등 프랑스의 몇몇 식민지에서 실 
시하였다 15) 
일제는 합병 이례로 시종 韓國植民政策에서 프랑스형을 묘방하여 
同化政策을 식민통치의 근본방칭으로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프 
랑스형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이민족의 말살정책이었으며 ‘同化’라 
는 미명 하에 한민족 그 자체를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려고 한 기만책 
이었다. 
프랑스의 경험을 보더라도 同化主養는 원주민의 특수적 존재의 사 
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질적은 좋지 않았으며 원주민의 사회생활에 
대한 압박에 의하여 그들의 불만과 반항을 격화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이다. 이리하여 20세기 이래로 식민지의 自主的 發展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정책의 전환이 동화정책의 代表的 植民國이라고 할 프랑스 
에서까지 강조되기에 이른 것이다. 마침 자유주의에의 전환은 하나 
의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 캐나다의 自治領化를 비롯해서 Ireland , 印
度， Africa 둥지에서 자치권의 확대가 단행된 것이다. 
이렇듯 식민정책의 진화과정으로서 從屬主養， 同化主義 그리고 自
主主養의 지향순서는 대체로 모든 식민국이 경험한 식민정책의 보편 
적언 역사적 변천의 공식이 되었다. 유럽에서 17， 8세기 重商主義 시 
대의 從屬主義碩向，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 자유주의시대의 프 
랑스를 중성 한 同化主훌훌碩向， 그리 고 19세 기 중반 이 래 현 대 제 국주의 
15) 프랑스에서는 萬人同權의 사상에 의거하여 식인지 원주민에 대해서도 
본국과 통일한 대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illes등 특정 식민지는 樞털 
大몸의 자문껴 관인 高等許議會(Conseil Supérieur des Colonies)와 그외 상 
하양원에 대표자를 보냈고 또 어떤 식민지는 高等評議會에 의원을 보냈으 
며 알제리는 본국과 동일하게 各縣에서 상원과 하원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종래 동화갱책의 대표적 식민국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조차 20세 
키 이래 이에 반대하는 학자가 나와 그 실패를 공인하는 경향이 냐타녔다 
(솟內原忠雄， 위의 책， pp.30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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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植民地自治權 확대와 민족자결운동 둥이 그러했고 또 일제의 
대한식민정책 전개에서 內解一體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武斷統治
期(1905-19년)의 종속주의 적 경 향 3.1독렵 운동 이 후의 ‘慶柔調整期
(1919-31년)에 서 의 이 른바 ‘文化政治’ 의 전 환을 거 쳐 兵站基地化와 
戰時動員期(1931-45년)에서의 기만적 ‘同化政策’의 심화 등 식민정책 
의 전환을 거의 갇은 맥락에서 시기별로 특정지울 수 있는 것이다. 
v. 植民地 鏡治械構 및 制度의 영흩選 
일제의 對韓植民政策의 변천에 따라 식민본국청부와 식민지의 통치 
기구 및 통치제도의 변천이 있었다. 우릇 일본의 각 식먼지에 대한 본 
국의 식민지 통치제도와 각 식민지의 통치기구는 각기 상이한 특성이 
있었다. 즉 일본의 帝國議會는 직접 식민지에 대하여 立法하는 일이 
없었으며 法律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먼지에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勳令으로써 이를 지정한 것이다〔明治 44년(1911년) 動令 제 30 
호 朝蘇;施行2시수法令二關.Ã lv法律 제 4 조 둥J. 또한 한국 및 臺
灣에 있어서는 總督은 法律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천황의 
결재 즉 動載를 거쳐 명령하는권한이 있어 법률의 효력을가진 朝解總
督의 命令을 制令이 라 하고 臺灣總督의 命令을 律令이 라 하였다. 반면 
에 關東州 및 東洋群島에 대 한 업 법 사항은 모두 動令으로 정 하였다 16)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중앙기관은 일본정부의 外地統治에 관 
한 이념과 정책의 변동 또는 일본청부에서 수시로 실시한 行政整理
등의 관계로 빈벤한 변혁을 거듭했다. 즉 챙일전쟁의 결과 훌灣을 영 
유함에 따라 대만통치를 위하여 중앙기관으로서는 최초로 1895년(明治 
28年)에 內聞에 臺灣事務局을 설치하였으나 다음 해에는 독랩핀 省，
즉 招植務省으로 승격하여 tE植大닮의 감독 하에 두었다. 그러 나 1897 
16) 山뼈R照， r外地統治機構ηliff究J (高山書院， 昭和 18年)， PP.3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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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明治 30年)에는 拍碩務省이 폐지되고 다시 내각에 臺灣事務局이 섣 
치되었으나 1898년(明治 31年)에는 식민지엽우가 內務省으로 이관되어 
內務大많의 감독을 받는 등 거의 매년 朝令흉改를 거듭하였다. 
그 후 1910년 韓國 ‘i1t合’이 강요되면서 한국통치를 위하여 內聞總
理大힘 밑 에 nï꺼훌局이 섣 치 되 어 한국과 함께 臺灣， 權太에 관한 사항 
을 통리하였다 (7) 그 뒤 1913년에 行政整理로 nï꺼훌局이 폐지되어 내 
무대신이 한국·쫓灣 및 構太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게 되었다(關東州 
는 外務大토이 통리). 다시 1917년에는 내각의 外局으로 招植局이 부활 
되어 그 사무를 이관받았으며 1922년에는 南洋諸島事務도 海軍省으로 
부터 인계받았￡나 행정축소정리를 위하여 nï꺼훌局이 폐지되고 內룹회外 
局으로 옮植專務局이 신셜되었다. 1924년에는 옮植事務局이 다시 폐 
지 되 고 내 각의 所屬部局으로서 振植局으로 개 칭 되 었다. 
그 뒤 일본정부에 새로이 외지통치의 중앙기관으로서 省水準의 招
務省이 설치되어 옮務大톰이 朝蘇總督府， 臺灣總督府， 關東廳， 棒太
廳 및 南洋廳에 관한 사무를 통리하였다 (8) 그러나 이 때에도 한국의 
지위의 특이성에 비추어 한국을 다른 외지와 동렬에 두고 拍務省의 
소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론이 야기된 바 있었다 (9) 그 
후 1934년 12월에 內關總理大百 관리하에 對滿’事務局이 설치되고 종 
래 nï務大많이 관장하던 關東까|에 관한 사무와 對滿行政事務를 同局
에서 관장하였다. 제 2 차대전 말기인 1943년 11월에는 內務省官制가 
17) 위의 책， p.20; 明治 43年 動令 제 279호. 이 ;j;6植f랍은 外地전부의 일왼 
척 동할기관으호서 그 총재는 職ff:의 풍대성을 감안하여 親任宮으로 충원 
하였으며 桂太郞， 後顧新zf' 둥 거울급이 임명되었다. 여기서 조선총옥의 
지위만은 ‘天皇에 直鐘’되었기 헤운에 내각총리대신의 강목을 받을 것인 
지의 여부에 대해서 각종의 議論을 야커하였다. 
18) 田中內聞 昭和 4년 6월 8일 動令 제 152호. 조선총독부에 관한 사 무를 관 
장하기 위 하여 朝蘇部를 두고(제 2 조)， 朝群部의 部長에 는 ;j;6務次官이 임 
병되었다(제 3， 4조). 山뼈뀐照， 위의 책， PP.24~39. 
19) 위 의 책 , pp. 2~39. 樞密院審훌委員會 爾蘇寶 顧問官， 東京朝日新聞社
說0929년 4월 16일자)， 친일단체 甲子구략부 둥은 조선을 ;j;6務省의 소관 
에 속하게 하는 것은 병 합의 이 념 인 소위 內f따깐長主義 또는 一視同仁에 
反한다고 하여 반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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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고 大東亞省官制가 제정되면서 拍務省과 對浦事務局이 폐지되 
었으며 內務大몸은 朝蘇總、寶府， 臺灣總督府 및 構太廳에 관한 사무를 
통리하고 신설왼 大東亞大둠은 關東局 및 南洋廳에 관한 사우를 각기 
통려하게 되었다 20) 여기서 일본의 외지통치에 관한 중앙기관은 원칙 
상 內務大百 및 大東亞大톰이 된 생이나 한국통치의 경우만은 그 지 
위의 특수성으로 만미암아 거의 예외로 취급되고 朝解總督의 專斷이 
용인왼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식민지행정 중앙기관은 조령모개로서 식민정책의 
변경과 行政整理 때마다 벤번히 변경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들 
중앙기관은 서류의 정리 • 전달을 하는 한 연락기관에 불과하였으며 
식민치행청의 감독지도의 기능을 보유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總
理大몸은 관제상으로는 각 植民地總督 및 長官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하게 되었으나 일일이 감독권행사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려하여 日本의 식민지행정은 분명히 식민지 總寶 또는 長官의 獨斷
專行올 존중하는 地方分構的 뼈l度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방분권제도는 식민지 사정에 정흉하지 못한 본국의 간섭을 받지 않 
고 특수사정에 적합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이익은 있￡나 한편 식 
민지 總督이 부정 • 무능한 경우에는 그 失政이 중대할 위험이 많은 
젓이 었다. 또 總督이 현장에서 사청에 통달한 이점은 있￡니- 한펀으 
로는 너무 현장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植民地統
治의 JilU新에 도웅이 되지 옷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일본식민지의 통치기구 및 통치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식민지에 있어서 행정의 수뇌는 韓國 • 臺灣에서는 總督， 關
東사I .東洋群島에서는 長官이라 칭하였다. 그 중 권한이 가장 큰 것 
은 朝蘇總寶이며 그는 천황에 직속하는 지위에서 內關總理大몸올 경 
유해서 上奏하여 천황의 재가를 받았다. 기타의 총독 및 장관은 모두 
내 각총리 대 신의 감독을 받을 뿐더 러 특수사항에 관하여 는 관계 各좁、 
20) 昭和 17년 11 필 1 일 動令 제 725호， 제 707호. 위 의 책 , pJl.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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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많의 감독을 받았다. 또한 총독 및 장관은 각 식민지에서 칩중적인 
종합행정권을 보유하고 법률의 효과를 가진 명령을 발하는 권한， 즉 
총독부령 또는 廳令을 발할 수 있는 입법권한을 보유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韓國에서는 制令， 臺灣에서는 律令이라 하였고 關束써 및 東
洋群島는 勳令으로써 정하였다. 그리고 構太를 제외하고는 식민지에 
있어서 사법권도 또한 그 강독하에 두고 있었다. 즉 사법권의 조직 
및 사법관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원칙상 명령에 의하여 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권의 간성을 받은 것이다. 
일본식먼지통치에서는 현역의 장군을 총독(韓國·훌홉) 또는 도독 
(關東州)으로서 임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둔군사령관을 겸하였으며 
천황에 직속되었으로 본국 중앙정부에도 구속되지 않는 철저한 군사· 
경찰적 지배를 했다. 構太廳은 內務省의 관할 밑에 두었치만 그 장관 
에게도 構太수비대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유사시에는 군사독 
재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韓國에서의 1919년 
의 3-1독렵운동은 일본식먼지통치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총독 
은 1919년 3-1독렵운동까지는 현역 육 • 해군 대 • 중장에 한하였으나 
동년 관제개혁으로 그러한 자격제한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총독은 군 
대지휘권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총독의 자문기관으로 韓國에 중추원이 있고 臺뺑에는 대만총독부령 
의회가 있었다. 전자는 정무총감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고문 및 참 
의 등은 한국인 친일분자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총독의 자문에 응함과 
아울러 舊慣휩j度의 조사를 담당하였다. 그러 나 어 떤 자문사항의 명 기 
도 없고 자문의 의무도 없어 개회되는 얼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 었다. 
한펀 臺灣에서는 1896년 行政評議會라는 것이 설치되어 직원은 전부 
고동관리로 충원하였으나 1906년에 폐치되었다. 그 후 1921년에 새로 
평의회를 설치하여 총독을 회장으로 하고 회원 25명 이내로 하여 總
督府部內 고동관 및 臺灣에 거주하는 학식 •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엄 
명하였다 21) 
일본의 植民政策의 특성 51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일본식민지의 총독의 권한은 본래 군대지휘권 
까지 보유한 방대한 것이 었￡냐 1919년 3.1독립운동이 말말한 후 한 
국에서 관제를 개혁하여 이른바 ‘文化政治’라는 기만적인 회유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또 1920년에는 지방제도도 개정하여 지방 각급단체에 
자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즉 面의 재정 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자운기 
관으로서 面協議會를 섣치하고 府에는 府協議賣를， 또 學校費에 관한 
자문기 관으로서 學校評議會즐， 道地方費에 관한 자문기 관으로서 道評
議會를 각기 신설하였다. 道評議會 議員數의 3분의 1은 學識名훌 있 
는 자 중에서， 또 3분의 2는 府·面協議會員의 선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한국에서의 지방제도 개정과 동시에 훌훌灣에서도 1920년 地方官官없l 
를 개청하여 州， 廳， 市 및 街11을 새호 지방단체로 하였다. 州에서 
는 주지사의 자문기관으로 州協議會를 두고 그 의원은 총독에 임명하 
였다. 市 및 街11에 있어서는 市尹을 관리 중에서 임명하였고 街Et흉 
도 官에서 임명하였￡며 그 자문기관인 市臨議會 및 街11-關議會의 의 
원도 모두 임명되었다. 자문사항은 어느 것이나 재정 기타 중요사항 
이었다. 
이 밖에 構太에 있어서는 머I村長은 構太흉官에 의해 임명되며 그 
자문기관인 머I村評議會議員도 支廳長이 임명하였다. 
\I. 結 論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일본식먼지주민 특히 원주민의 참정의 정도는 
구구하나 대체로 앨본의 식민지행정은 총독의 전제로서 1919년 3.1독 
렵운동에 자극을 받아 비로소 지방행정에 약간의 자치제의 단서는 열 
21) 1926년 현재 評議會員은 고둥관 7인， 일본인 9인， 대 만인 9인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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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태였다. 거기다 그 지방의원은 대부분 관선으로서 그 권한 
은 오깎 자문에 그쳤다. 이 러 한 일본의 식 민제 도를 핫內原忠雄는 영 
국의 인도 식먼지， 프랑스의 알제리 식민지와 인도지나 식민지， 미국 
의 펠리핀 식민지 및 독일의 식민지 등과 비교해서 진보적인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2e) 일본의 식민정책은 종속주의땅침에 가장 많이 준거 
했을 뿐더러 철대주의천황제 지배체제 하에서 일사불란한 복종이 강 
요된 군사독재적이며 첨략을 위한 병참기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臺灣， 關東'1-1'1 및 韓國의 領有는 천황제권력의 영토적 기 반의 확 
장이 라는 의 미 를 가지 고 있었는데 특히 韓國과 關東사|는 滿州와 중국 
대륙에， 즐훈灣은 중국i남부와 남양지방에， 南權太는 北海道와 시선리 
아에 대한 침략의 군샤거정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식민지는 일본제국주의 정치적 • 경제적 침략을 
목척으로 군사거점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니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일본이 중국대륙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교두보 
인 만큼 역사적으로 일본이 오랜 고대부터 침략과 정복의 목표로 삼 
아 왔던 지역이었다. 일본의 근데 이후로는 일본 자본주의 전개에 있 
어 한국이 그 대륙정책의 거침이 되었던 지역인 만큼 구미제국주의열 
강의 아시아침략에 떤송 또는 대항하에 식먼지 지배체제를 구축해 왔 
으며 특히 한민족의 출기찬 항일민족운동을 탄압하여 그의 지배체제 
를 유지 하기 위 하여 군 • 경 지 배체 제 를 강화하고 ‘同化政策’ 이 란 미 
명 하에 민족말살을 위한 준엄한 문화청책을 강행한 것이다. 이러한 
식민정책은 결국 한국을 근대적인 자주체제와는 배치되는 전근대적인 
식민주의 예속체제로 묶어 두려는 의도에서 획책된 것이묘로 한국의 
정치 • 경제는 의존적 불구의 체칠을 면할 수는 없었다. 그 화석화된 
후유중은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야기된 경제子조의 이원적 
파행성과 캡쳐 오랜동안 한국정치 • 경제의 체질을 취약화시컨 根因。l
되었던 것이다. 
22) 돗內 1흙忠雄， r樞民及植民政策J ， Pp. 329~46. 
